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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64 

44 49 

11 10 12 

5인 미만 5인~50인 미만 50인~100인 미만 100인~300인 미만 300인~500인 미만 50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고사망자수0.56 

0.31 

0.22 0.21 

0.15 0.14 

0.08 

사고사망만인율(2016-2020 연평균, 건설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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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04 

153 

45 

80 

47 

사고사망자수
3.91 

2.72 

2.05 

1.52 

1.00 

0.54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50억 미만 50억~120억 미만 120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사고사망만인율(2016-2020 평균,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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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Charles Perrow, 1984



2  General dutie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1)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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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불균형의 부작용 ( 안전활동의 가성비 격감, 안전기법 개선에 장애)

예산 : 3,411 억원(‘18) ⇒ 7,321 억원(’21)

인력 : 전담 안전 보직자 : 현 90 명( 법정 2) ⇒ 추가 채용 : 550 명(안전지킴이)

실적 위주의 비효율적 안전 활동 가중

제도의 형식화 (예, 작위적 작업환경 측정)

중소기업의 다수는 여전히 기본적 안전조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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